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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8. 4.)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
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Ⅰ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 과제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

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 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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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

지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보고된 추진 방향을 토대로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

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

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심의 안건)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

편,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률 76% 대 비장애인 유병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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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

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 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하

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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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 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

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

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안건 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 (보고 안건 )

■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

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9년 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 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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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2017년 10월)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오

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 △(변경) 4급이 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
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2019년 7월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2020년 이동 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소득·고용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아울러 위기 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

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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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분야 현 행 개 선

복지,

건강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17년 62

개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교육,

문화

·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급 10,325학급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년 120개교)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년 164개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 원

소득,

경제

활동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 원(’17)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 원(’18, ’21년까지 30만 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19년 법 개정)

권익

증진

·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장애인 인식 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사회

참여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   정보 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 융합 제품으로 확대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 환경 72%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76,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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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공개 -

< 보건의료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OECD국가와 비교)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한국 13.0 대 OECD 4.7), 인구 백만 명 당 MRI 수(

한국 27.2 대 OECD 15.5),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한국 14.5 대 OECD 8.1), 인구 1명 당 외래환자 수(한

국 14.6 대 OECD 6.9) 모두 OECD 국가 평균 대비 많은 수준.

* 가장 최근 자료를 토대로 산출(우리나라: ’16년, OECD국가 평균: ’15년).

○ (요양병원) 요양병원 수는 연평균(’11년~’16년) 7.6% 증가했고, 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수는 31.5%, 

입원진료비는 33.3% 급증.

    - 활동인력(의사·간호사·약사)의 연평균 증가율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높음.

○ (인력)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

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 증가

* 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등), 약국, 조산원

    - 반면, 의사 70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 ’16

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로 산출).

○ (자체충족률*) ’16년, 부산, 대구가 각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음

*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

    - 특히, 치료 난도가 높은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진료는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고, 대구

(83.1%), 부산(80%) 등도 높은 편.

○ (외래환자) ’16년, 외래환자의 75%는 의원을 이용했고, 그 외에 종합 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

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

    -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수 대비 진료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의원은 환자 수에 비해 진료비 비율이 낮은 편.

○ (경증외래환자*) ’16년, 경증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2억 8000만 건으로 연평균(’11년~’16년) 1.5% 증가, 경

증외래진료비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 감소,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

서 경증환자 구성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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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11년~’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망라

하여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①의료기관의 종별 단위뿐 아니라 병상 규모 단위로 산출 단위를 세분화 ②

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③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2016, 서울대 산학협력단)」 결과 활용.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 공급 > 

  보건의료기관

① (기관 수) ’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

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요양병원) ’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11년~’16년) 7.6% 증가했으며, 300

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건의료 병상

① (병상 수) ’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

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

체 병상 수는 연평균(’11년~’16년) 3.8% 증가했다.

② (병상 유형) ’16년, 일반병상이 31만 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 4803병상, 

정신병상 7만 7384병상, 재활병상 1만 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요양

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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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보건의료기관 수 >

구 분
2011년

(개소)

2016년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8만2948 8만9919 1.6 

상급종합 44 43  -0.5 

종합병원 275 298  1.6 

병원 1375 1514  1.9 

요양병원 988 1428  7.6 

의원 2만7837 3만292  1.7 

치과병원 199 223  2.3 

치과의원 1만5058 1만7023  2.5 

조산원 40 28  -6.9 

보건소 240 241  0.1 

보건지소 1294 1316  0.3 

보건진료소 1917 1905  -0.1 

보건의료원 17 15  -2.5 

한방병원 184 282  8.9 

한의원 1만2401 1만3868  2.3 

약국 2만1079 2만1443  0.3 

< ’16년 병상유형별 구성(개) >

<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

구 분
2011년

(개소)

2016년

(개소)

연평균  

증감률(%)

전체 3만519 3만3575 1.9 

상급

종합
- 44 43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51 54 1.1 

300 ~ 499병상 64 66 0.6 

100 ~ 299병상 160 178 2.2 

병원
100병상 이상 658 657 0.0 

30 ~ 99병상 717 857 3.6 

요양

병원

300병상 이상 31 122 31.5 

100 ~ 299병상 598 1071 12.4 

30 ~ 99병상 359 235 -8.1 

의원
병상 있음 6731 5791 -3.0 

병상 없음 2만1106 2만4501 3.0 

*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치과 및 한방 병·의원 제외)

<’16년 병상규모별 병상유형 구성비(%)>

구 분 일반 정신 재활 요양 기타

전체 46.7 11.5 1.5 37.9 2.3

상급

종합
- 96.7 2.8 0.0 0.0 0.5

종합

병원

500병상이상 84.8 6.7 0.0 0.0 8.5

300 ~ 499병상 85.0 4.3 0.0 0.0 10.7

100 ~ 299병상 96.0 1.7 0.0 0.0 2.3

병원
100병상 이상 42.0 47.3 5.3 0.3 5.2

30 ~ 99병상 94.5 2.2 2.7 0.0 0.6

요양

병원

300병상 이상 0.0 0.0 0.0 99.2 0.8

100 ~ 299병상 0.0 0.0 0.3 99.6 0.1

30 ~ 99병상 0.0 0.0 0.0 100. 0.0

의원 병상 있음 91.9 6.4 1.0 0.1 0.5

일반병상
313,947
(47%)

기타
15,486 (2%)

정신병상
22,384
(12%)재활병상

10,198
(1%)

요양병상
254,80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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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인력

① (면허등록자 수) ’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

만 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11년~’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② (활동인력 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11년~’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 (기관별)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

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의사) ’16년, 의사는 의원 3만 9000명 상급종합 2만 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

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 (간호사) ’16년,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 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 

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 (약사) ’16년, 약사는 약국에서 2만 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

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 (보건의료기관 外) ’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

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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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보건의료기관 外 활동인력 수(명)>

구 분 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 6806 7만5134 1만101 

정부

(공무원,군인)
1973 1만7186  812 

공공기관

(유관기관)
42 3043  111 

교육기관

(교직원)
386 3247  474 

요양시설 0 501 0 

기타 직장가입자 4405 5만1157  8704

* 기타 직장가입자 :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요양시설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16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활동인력 수(명)>

구 분 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 9만7713 17만9989 3만3946

상급종합 2만1478 4만5763 1664

종합병원 1만9286 5만9504  1419

병원 1만774 3만103  1079

요양병원 5048 2만1777  591

의원 3만8770 1만4361 32

치과병원 18 127 8

치과의원 - 419  -

조산원 - 2 -

보건소 669 2659  33

보건지소 1297 654  1

보건진료소 - 1870  -

보건의료원 150 226  5

한방병원 223 1457  98

한의원 - 1067  19

약국 - - 2만8997

③ (평균 근무연수) ’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

년, 보건의료기관 外에서 활동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 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평균 이직률) ’16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

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 장비

① (의료장비 수) ’16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11년

~’16년) 각 1.6%, 6.0%, 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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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백만명당 장비 수) ’16년,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15년)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6년 의료장비 수(대)> <’16년 인구백만명당 의료장비 수(대)>

< 의료 이용 >  

*   자동차보험 자료는 ’14년~’16년만 반영, 외국인 환자 자료는 ’11년~’16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활용

 입원 이용

① (전체) 입원환자 수*는 ’16년 1,330만 명인데, 이를 인구십만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명

으로, OECD 국가(‘15년) 평균인 1만6000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

○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11년 190만 원→’16년 216만 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

는 감소(’11년 15.3일→’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

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② (급여유형별) ’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140만 명, 의료급여 

100만 명, 자동차보험 72만 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 6000명, 외국인환자 2만 6000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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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11년~’16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5.3%), 의료급여(2.9%)에서 증가, 보훈

(-1.3%), 산재보험(-4.8%)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진료비) ’16년,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 원, 의료급여 338만 원, 자동차보험 123

만 원, 보훈 327만 원, 산재 655만 원, 외국인 환자 1,317만 원이다.

○ 연평균(’11년~’16년) 추이를 살폈을 때, 건강보험(3.2%), 의료급여(3.0%), 보훈(5.4%), 산

재보험(6.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재원일수) ’16년,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

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 환자 9일이며, 

○ ’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12일→12일), 의료급여(40일→39일), 보훈

(20일→19일)은 감소, 산재(52일→53일), 외국인 환자(8일→9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16년 급여 유형별 평균 입원진료비(만 원)> <’16년 급여 유형별 평균 재원일수(일)>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외국인 1,317

산재 655

보훈 427

자동차보험 123

의료급여 338

건강보험 204

0 10 20 30 40 50 60

외국인 9

산재 53

보훈 19

자동차보험 10

의료급여 39

건강보험 12

③ (기관 유형별) ’16년,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 (진료비) 건강보험 경우, ’11년~’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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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일수) 건강보험 경우, ’11년과 ’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

원·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④ (환자 유형별) ’16년, 일반환자 1천만 명, 정신환자 32만 7000명, 재활환자 8만 6000명, 요양

환자 102만 명, 기타환자 11만 명이며, 일반·재활·요양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기타 환자: 기타 병상(진료 대상이나 진료 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에 입원한 환자.

   

⑤ (질병군*별) ’16년,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 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 명 순으로 많았다.

* DRG(진단명 기준 환자군)의 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환자 중 일반환자 중심으로 산출.

< ’16년 입원진료 환자 구성 (명) > < ’16년 질병군별 환자 수 (명) >

일반환자
10,921,974

(87.7%)

기타환자
112,561 (0.9%)

요양환자
1,019,957

(8.1%)

요양환자
1,019,957

(8.1%)

재활환자 86,341 (0.7%)
정신환자
327,845

(2.6%)

0 2,000,0001,000,000 3,000,00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 2,171,561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1,625,826

호흡기계의 질환 및 장애 1,084,462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 880,186

신경계의 질환 및 장애 712,291

눈의 질환 및 장애 550,046

순환기계의 질환 및 장애 501,794

임신, 출산, 산욕 475,229

간담도계 및 췌장의 질환 및 장애 406,324

신장 및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장애 405,644

피부, 피하조직, 유방의 질환 및 장애 373,669

신생아 291,639

⑥ (병상이용률) ’16년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11년 73.8%에서 ’16년 78.3%로 연

평균 1.2% 증가했다.

○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 비교)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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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

은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⑦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유출된 지역) ’16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받았다.

-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 (치료 난이도) 치료 난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

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세종 0.9% 제외)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

타냈다.

< ’16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 < ’16년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

0 80604020 100

제주 84.3
경남 77.9
경북 64.9
전남 69.9
전북 84.6
충남 65.2
충북 72.1
강원 75.4
경기 75.6
세종 12.9
울산 84.5
대전 86.8
광주 86.6
인천 79.3
대구 89.6
부산 89.6
서울 87.1

0 80604020 100

제주 61.8
경남 50.3
경북 24.3
전남 47.0
전북 65.2
충남 38.7
충북 40.1
강원 53.5
경기 53.9
세종 0.9
울산 66.1
대전 73.6
광주 42.6
인천 67.1
대구 83.1
부산 80.0
서울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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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이용

① (전체) 외래환자 수는 ’16년 7억 5000만 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11년 2만 5000원에서 

’16년 3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 외래방문 1건을 1명으로 산출.

② (급여 유형별) ’16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 명, 의료급여 4천만 명, 자동차보험 797만 명, 

보훈 136만 명, 산재 371만 명, 외국인 환자 32만 명이었다.

○ 연평균(’11년~’16년) 외래환자 수는 건강보험(1.5%)에서 증가, 의료급여(-0.4%), 보훈

(-6.3%), 산재보험(-0.6%)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 원, 의료급여 3만 6000원, 자동차보

험 3만 1000원, 보훈 5만 6000원, 산재 2만 3000원, 외국인 153만 원이며, ’11년~’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16년 급여 유형별 외래환자 구성(명) > <’16년 급여 유형별 평균 외래진료비(만 원)>

건강보험
699,111천원

(92.85%)

외국인 316천 (0.05%)

의료급여
40,780천
(5.4%)

의료급여
40,780천
(5.4%)

자동차보험
7,972천 (1.0%) 산재 3,713천 (0.5%)

보훈 1,356천 (0.2%)

0 1 2 3 4 5 6

산재 2.3

보훈 5.6

자동차보험 3.1

의료급여 3.6

건강보험 3.0

③ (기관 유형별) ’16년,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 (진료비) ’16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

(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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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명) >

-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년 17.3%에서 ’16년 18.0%

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11년 55.5%에서 ’16년 54.1%로 감소하였다.

④ (경증외래환자) ’16년, 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이 되는 52개 질환

의 외래환자 수)는 2억 8000만 명으로 ’11년~’16년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

는 5조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감소하였으며,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서는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장비 이용

① (CT 촬영 건수) ’16년, CT 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 건, 의료급여 70만 건, 자동

차보험 40만 건, 보훈 3만 4000건, 산재 3만 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

에서 사용되었다.

② (MRI 촬영 건수) ’16년 MRI 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 123만 건, 의료급여 10만 건, 자

동차보험 14만 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

합병원에서 사용되었다.(* 비급여 촬영 건 미반영)

의원(병상 없음)
423,998천
(56.3%)

의원(병상 있음)
141,397천
(18.8%)

상급종합병원
41,205천(5.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8,107천(3.7%)

300~499병상 종합병원
18,380천(2.4%)

100~299병상 종합병원
25,258천(3.4%)

100병상 이상 병원
28,305천(3.8%)

30~99병상 이상 병원
43,195천(5.7%)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520천(0.07%)

100~299병상 요양병원
2,247천(0.3%)

30~99병상 요양병원
636천(0.08%)



보건복지 소식 광장  |  125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 

■ 전반적으로 자원 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병상) 인구 1명당 병상 수는 인구 1명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

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병상이용률과는 무관하였다.

○ (의사) 인구 1명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

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다만,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은 의사 수 자체의 영향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급됨으로 인해 자체충족률이 높아졌을 개연
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실태 및 이용 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

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236,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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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 빅데이터로 찾는다
- 요보호아동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 -

- 서비스 연계 사례 -

 사례 1)   보형(17세·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보형이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

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례 2)   친부와 조모, 고모와 함께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선혜(6세·가명)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토대로 선혜를 위기아동으로 예측하였고, 초기 상담 결과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언어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

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개통한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

으로 일어나는 속성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 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

제적으로 예측·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 장기 결석 여부,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여부, △ 병원

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 위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

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  127

■ 복지부는 이 시스템의 전국 개통에 앞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소재 66개 시군구

(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1만 3000여 명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었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과 복지 수요를 살폈다.

○ 그 결과 620명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6명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 중·저위험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업 수행의 주체가 될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주변의 관심이 보다 절실한 미취학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 사업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살리는 성공적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개통

식 참석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실적

■ 1·2차 총괄 추진 실적

(단위: 명)

구분 발굴 대상자(A) 서비스 연계(B) 위기아동 신고(C) 지원 비율(B+C)/A

계 1만 3407 620 6 4.7%

’17년 1차 3908 290 3 7.5%

’17년 2차 9499 330 3 3.5%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30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팀과,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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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3. 20)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

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문 신설(의료법 제23조의2, ’16. 
12. 개정 및 ’17. 6. 21. 시행).

■ 오늘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정채

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 주최한다.

○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 기준 

및 적합성 연구 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

하였다. 

○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

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자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 결과 관리, 간호관리,알레르기·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

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 1. 1. 시행)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

하였다.

-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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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은 전

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

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한다.

-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

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306,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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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
-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
-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 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
-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 규정 마련 추진 -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

   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유도.

  

①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 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 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 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

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 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 형태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②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 현장 내 인권 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

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 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

인,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③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 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 7개소 → ’18. 8개소).

   - (취약지 인력 양성)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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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 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 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

   

④ 간호서비스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전문간호사 활성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본격 시행, 

전문 분야별 직무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추진

  

⑤ 간호인력 정책 기반 조성

   - (전담조직)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

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확대.

   - (법적 근거)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인권 침해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 환

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보고하고 확정(2018년 3월20일)

○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

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그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 왔으나,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 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 환경 변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공공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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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 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 6000명) 비율은 

약 49.6% (’17년 기준)에 불과하다.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한국 3.5명(’16년),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 다만, 교직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 활동률은 66.0%(’16

년, 보사연)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 평균 취업률 62.7%보다 높은 수준이다.

○ 한편,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비

해 낮은 처우 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평균 근무연수 5.4년, 신규 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일본 7.5%, ’11년).
** 이직 사유 : 열악한 근무 환경·노동 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 또한 의료 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등) 40.9%, 성희롱 등 성폭력 18.9% 경험(간호협회).

○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인 데 비해 충남은 2.4명(최

저, 세종 제외) 수준으로, 지역 간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

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

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신규 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②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17년 49.6%에서 ’22년 

54.6%까지(매년 1%포인트 증가) 증가 

    ③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17년 1000명에서 ’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

원) 확대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 2000여 명을 추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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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경우 ’22년 4.7명(OECD 72% 수준)까지 확대된다.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

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18년 4월~)

-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 이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

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②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

한 보상을 강화한다. (2019년~)

-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

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

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 → (개선) 추가 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 확대

③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 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17.하~),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18년~)

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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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움 근절 등 인권 침해 방지

①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

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피해 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성폭력 상담 등 구제서비스 연계.

○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대응 매뉴얼*」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사전 예

방, 신고·상담, 구제 방법, 2차 피해 방지 등) 

○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

분 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이는 의료 현장 특성상 의료인 간 인권 침해가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

하여, 이를 엄중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현재는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만 존재.

②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 대형병원들의 채용 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 불안
정을 초래한다는 비판 존재.

③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 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한다. 

-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 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 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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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한다. 

○ 간호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 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

선 고려하여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 ’18년 전년 대비 500명 증원(1만 9683명) → ’19년 전년 대비 700명 증원 (2만 383명).

○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 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 단위 입학 정원 10% 내에서 3학년 편입 허용.

-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

○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17. 7 →8개소)를 확충하고 이론·실

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②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

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 부여.
** 지방 간호대학에 해당 지역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

○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8년 4월~)

* 간호사 고용(최대 4인)에 필요한 실고용비용 지급(건강보험 재정).

 

③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 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2018년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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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8. 4.)

  간호서비스 질 제고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추진한다.

○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②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 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

고,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현황) 전체 1만 5000명 중 약 1만 3000명 활동, (요건) 간호실무 3년 + 대학원 + 자격시험.
**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종양, 아동, 중환자 등 13개.

③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한다.

○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18년)」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분야

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17~’18년 평가 → 
’19년부터 효력 적용).

  간호인력 관련 정책 기반 조성

① 간호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

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하여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

할을 강화한다.

②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지원, 인권 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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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 특성 등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18년 관련 연구 추진)

* 단,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 필요.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

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4308,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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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업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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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